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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매거진

저수지 24m 옆 가축분뇨시설, 

대법원 ‘설치 불허는 관할청 재량’ 법무뉴스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저수지 근처에 

가축분뇨 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것은 뚜렷하게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청 재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전남 강

진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고 사건을 광주고 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

난 4월 9일 밝혔다.

〈대법원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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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애초 가축분뇨를 저장했다가 위탁

업체가 수거해가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다가, 

분뇨를 분해해 배출하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 2018년 10월 강진군에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강진군은 이 시설 예정지가 주민들

이 농업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와 2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환경오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분뇨를 직접 분해·처리하는 방식은 환경피

해 우려가 적다며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1심은 저수지가 인접한 만큼 환경오염 피

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진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분뇨를 그대로 저장

했다가 수거하는 방식은 분해·배출 방식보

다 유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A씨의 시설 

설치 신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이 사용하는 저수지

가 근접한 만큼 유출 가능성을 우선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액비화 처리시

설이 기존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마을에 악

취 피해를 줄 염려가 더 작다는 점에 대해 별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 시설

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시 입을 환경상

의 피해가 막대한 데 원심이 사후 규제 수단

을 들며 환경 오염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납

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적 판단영역’이라며 “원심은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심리하거나 

원고의 증명 책임을 물어 청구를 배척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출처/조선일보)


